


 

 



모든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연구 성과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발표회에서는「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립 지원」이라는 주제로 4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인 ‘청소년역

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살펴보고,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현황과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인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검토하고자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등에 대해 현장·학계·정부부처의 

의견을 모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차 발표회에서는「청소년 활동 강화와 복지 지원」이라는 주제로 4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 ‘청소년 나눔활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해 온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

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한 연구인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등의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들이 향후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성과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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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예산기획실장)

14:00∼14:10

 ▣ 개회식       

   - 개회사 : 노    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환영사 : 민 윤 기(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좌장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4:10∼14:40

(발표 20분,

토론 10분)

▶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발표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전우영(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4:40∼15:10

▶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발표자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박환보(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10~15:20 COFFEE BREAK

15:20∼15:50

▶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발표자 : 윤민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전문위원) 

15:50∼16:20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발표자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유성렬(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16:20∼17:00 ▣ 종합토론

17:00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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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래사회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는 불확실성이며, 불확실성은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는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능력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3)을 2013년 본격 추진하면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증진을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정부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ECD의 

DeCeCo 프로젝트(OECD, 2005)를 비롯하여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성은모 외, 2015).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전반에 걸쳐 한 개인의 성공은 특정 

교과목의 수행수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의 ‘역량(Competency)’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Rychen & Salganik, 2003). 이 역량은 시대적 요구와 특정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을 도출하고 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요구와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와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에서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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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개발하였고(김기헌 외, 20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의 구성요인

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김창환 외, 2013), 교육부에서도 2013년부터 인성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 역량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을 

다루었고, 학생역량과 인성역량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 및 제도개선이라는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다(성은모 외 2013; 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5).

그렇다면,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와 우리사회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시된다. 이에 

대해 성은모와 동료들(2013, 2015a; 2015b)은 청소년 역량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라 정의하였고, 청소년 역량의 구성요인을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화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의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 지수를 제안하였다(성은모 외 

2013; 성은모 외 2015a; 2015b). 특히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는 역량지수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미래사회의 

특성과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이에 따른 역량의 구성요인을 

제시하였지만,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실제적으로 측정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측정 

결과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현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택·집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EA 2016 ICCS’ 연구과제는 5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는 2차 년도 연구과제에 해당된다. 2차 년도 연구과제는 1차 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의 역량을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본조사와 

IEA 2016 ICCS 국제비교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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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본조사 실시 및 자료분석

2015년도 2년차 연구과제에서는 2014년 1차 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과 실태 분석을 위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 측정을 통해 국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청소년 역량 실태 본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역량에 대한 다층적인 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역량 진단을 위해 모집단을 전국 단위로 

산정하고, 청소년 역량에 대한 다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기별(9세~24세) 개념 범주에 

속하는 청소년에 있어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고 

층화집락추출법에 따라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측정된 자료에 대한 정규성, 신뢰도, 그리고 측정 

구인의 적합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청소년 시기별: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후기 청소년(대학생), 

학업성취수준별), 부모의 특성(부, 모의 학력 수준), 가정 특성(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거주 지역) 

영역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위하여 

청소년 시기(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에 따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성별, 학업성취도 

수준, 부모학력수준,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과의 상호작용 분석과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 2016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연구(IEA ICCS 2016)의 

예비조사 실시

본 연구의 다른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교육협의회(IEA)에서 주관하는 2016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조사연구(ICCS 2016)에 참여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차 년도(2014년) 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대

표 기관으로서 ICCS 2016 조사위원회와 IEA ICCS 2016의 조사문항 개발에 참여하여 조사문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IEA에서 확정한 조사문항을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학교 표본을 선정하여 IEA 본부에 등록하는 등의 조사준비를 실시하였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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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년도에는 2016 ICCS 국제 본조사를 위하여 1차 년도에서 확정한 IEA ICCS 2016 조사문항을 

사용해서 예비조사(Field Trial)를 실시하였다. IEA ICCS 2016 예비조사는 표본선정 및 분권

(booklet)으로 나뉘어 있는 조사문항의 이해와 본 조사의 절차를 그대로 시행해 봄으로써 조사 

절차를 숙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2016년 상반기에 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본조사에 사용할 조사 문항의 국가별 원문 번역이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된 문항들을 

본조사 실시 전에 수정․ 보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각 참가국의 조사담당 기관과 

조사담당자들로 하여금 문항의 번역과 검토, 조사지 편집과 조사표본별 배부, 조사결과 수집과 

데이터 입력의 전 과정을 미리 수행함으로써 본조사 실시시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3)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청소년 역량 정책의 방향 제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량 진단 결과를 기초로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을 분석하고 국가 

청소년 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기존의 학업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교육과정 및 교재/프로그램개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 정책전략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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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청소년역량지수의 구성과 측정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① 사고력(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을 객관적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및 추론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 능력

∙ 감성적 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② 지적도구활용(Intellectual tools)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언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 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 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 정보통신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1)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는 성은모, 최창욱, 김혜

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201-206),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

석영, 진성희 (2015, p.135)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수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종

합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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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습적응성(Learning agility)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

∙ 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

∙ 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 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둘째, 생활관리역량(Life management competency)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건강관리(Health)

자신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기능을 정학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 신체관리능력: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

∙ 위생관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 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② 과제관리(Task management)

삶을 위해 행하여하는 모든 삶의 과제(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에 대한 목표 설정, 

실행계획, 실행 및 자기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목표 및 계획 수립: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수행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③ 상황대처(Situation handle & management)

개인 또는 사회적 문제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중독인식: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속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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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행동: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

∙ 폭력행동: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

∙ 폭력회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

④ 정서조절(A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의 반응에 대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능력

∙ 감정인식: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 분노행동: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 감정절제: 슬프거나 힘들일을 당해도 잘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 조절실패: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

셋째,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2)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진로설계(Career design)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2) 진로개발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 성은모, 백혜정, 진성

희 (2014, pp.201-206),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의 연구뿐만 아니라 진성희, 성은모, 최창

욱(2015)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수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종합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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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

∙ 직업 탐색: 직업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능력

∙ 진로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하는 능력

∙ 직업가치관: 직업의 보수나 물질적인 중요도 보다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위해 도전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② 여가활용(Leisure use)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 여가태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 여가유능감: 여가활동에 있어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능력

∙ 여가 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

∙ 여가 만족: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능력

③ 개척정신(Pioneer spirit)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김경훈 외, 2012; 영국 EFU)

∙ 차별화 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사고방식

∙ 도전정신: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실천적 능력

넷째, 대인관계역량(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

는 역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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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 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 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 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 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② 리더십(Leadership)

개인인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 

효율적으로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치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역량

∙ 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내리는 

역량

∙ 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

∙ 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③ 협동(team work)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짐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 집단 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 팔로워십: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 갈등 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12

마지막 다섯 번째, 사회참여역량(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3)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① 개인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초가 되는 민주적 가치, 신념을 갖추기 위한 역량

∙ 권리·책임 의식: 권리 및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능력

∙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능력

∙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② 공동체 시민성(Community citizenship)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봉사하는

데 갖춰야 할 역량

∙ 공적실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발전을 실천하려는 태도

∙ 사회적 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는 있는 공적기관(정부, 국회, 정당,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미이어)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

∙ 적극적 정치참여: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 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

∙ 교실 개방성: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

3)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과제 보고서 김태준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IEA 

ICCS 2015-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와 김태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IEA ICCS 

2015-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의 기본개념적 틀은 성은모, 최창욱, 김

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와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 연구에서 제시

한 내용을 근간으로 정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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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

인류 번영을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협력하고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할 역량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빈곤국가)이나 소수민족(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에 대한 허용 태도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투표권 등에 사회참여에 

대한 허용 태도

∙ 국가 및 역사의식: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

∙ 국제관계 이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

∙ 성인지: 국제사회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인지하고 성역할을 구분하는 능력

2)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4)

위의 구성체계를 기초로 기존의 다양한 역량측정 문항 중에서 최종 선정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전부 2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문항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 -1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에 따른 측정문항 구성

4) 이 부분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은 성은모, 백혜정, 진성

희 (2014, pp.197-199)가 수행하였던 1차년도 과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ICCS 2016’의 보고서

에 수록되었던 측정문항을 그대로 활용되어 기술되었음.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6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5
수학 능력 5
과학능력 7

정보통신활용능력 4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2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3

합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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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6

신체관리 2

위생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8

수행 및 평가 4

상황대처

중독행동 7

폭력행동 3

중독인식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감정인식 2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3

합계 48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4

직업탐색 4

직로준비 4

진업가치관 3

여가활용

여가태도      6

여가유능감 4

여가몰입 4

여가만족 2

(경험) 1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5

도전정신 3

합계 40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4

친화성 4

의사소통 6

공감 및 배려 4

리더십

의사결정 4

집단활동관리 4

추진력 6

협동

집단촉진 6

팔로워십 3

갈등문제 해결 5

합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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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S) 실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조직한 청소년대상 국제 비교조사 중의 하나이다. IEA는 1958년에 

UNESCO의 주도로 설립된 단체로서 전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68개국의 정부 

및 비정부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IEA의 연구조직은 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학술, 교육, 사회학, 심리학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ICCS 이외에 IEA가 

지금까지 수행해 왔거나 앞으로도 수행할 국제비교연구 조사로는 TIMMS(국제 수학/과학교육 추세비

교조사), PIRLS(읽기/문해력 성취도 국제비교조사), TEDS-M(수학 교사교육 및 개발비교조사), 

1990년대 수행했던 정보통신교육 비교조사(ITES)를 발전시킨 국제 컴퓨터 정보문해력 비교조사

(ICILS 2013) 등이 있다(IEA, 2015). 

이들 조사 중에서 ICCS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향후 성인이 되어 영위하게 될 2020년의 

미래 사회에서 유능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측정하는 조사이다. 구체적으로 ICCS에서는 각국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적․기술적 

훈련과 정서 및 태도적 준비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각국의 시민교육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역량군 하위역량 조사영역 문항수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8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14

사회적 신뢰 9

적극적 의견개진 5

교실 개방성 5

세계 시민성

성 인지 3

이민자에 대한 태도 5

국가 및 역사의식 4

국제관계이해 4

합계 63

합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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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S에서는 각 국가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단순히 학교교육의 결과물로 상정하지 않는다. 

유리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2004)가 제시했던 ‘생태학적 인간발달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은 우선 미시적인 개별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청소년들이 직접 접하는 교실과 

학교전체의 문화와 교육내용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학교 역시 그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더 크게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포괄하는 국가 단위의 교육정책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ICCS 조사는 단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또한 교실 환경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담임 교사 및 

사회교과 교사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장이라는 3개 영역에 대해서 모두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ICCS 조사에 참여한 각국의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국가단위 맥락 조사(National Context 

Survey)를 실시하여 각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과 같은 환경맥락을 측정한다. 

그리고 각 위계별 환경요인들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효과를 미치는 과정을 선행요소(Antecedents)

와 과정(Processes) 및 결과(Outcomes)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ICCS 는 학업능력과 성취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PISA, TIMMS, PIRLS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수준

에 대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충분히 개발된 측정 도구와 축적된 참여국 데이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국제비교조사이라고 할 수 있다. ICCS는 특히 EU 및 OECD 가입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성취도에 대한 가장 엄정한 국제비교 조사로서 한국을 포함한 조사대상국의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 실효성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교육 성취도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행동영역의 발달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표 -2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PISA TIMMS PIRLS ICCS

명칭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2011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주관기관 OECD IEA IEA IEA
조사대상 중등2학년 초4, 중2학년 초등4학년 중등2학년

주요 
조사내용

언어·수학·과학 
성취도, 문제 해결능력, 

학업 태도 
(흥미/관심/자신감) 및 
가정, 학교 배경요인

학생들의 
수학·과학과목 

학업성취도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읽기, 문해력, 
ICT 정보이해력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성취도,

시민의식, 신뢰·참여수준, 
공동체의식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참여국 31개국 42개국 35개국 38개국 
조사주기 3년 4년 5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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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화 ․ 계층갈등 ․ 사회적 신뢰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세대의 시민의식함양은 매우 시의성 높은 교육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의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9년 조사부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념구성 및 조사문항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조사결과의 국내외 분석과 발표2016년 3차 조사에도 홍콩 대만과 함께 참여하여 2009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 및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정책의 성과를 다층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ICCS의 200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의 

인지적 영역 즉,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추론 및 판단능력 영역에서는 핀란드와 스웨덴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에 대한 신뢰, 정치적 참여의 경험, 성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시민행동을 할 의사 등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들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장근영, 박수억, 2011; ACER, 2010a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발달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2009

차원
내용영역 : 학교관련 시민 참여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적 정체성

인지
차원

지식 시민의 역할
시민의 권리
시민의 책임

시민의 기회와 능력

평등
자유

사회 통합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

추론과
분석

정의/행동
차원

태도 가치/신념 행동 의도 실제 행동

자신, 타인, 기관, 
정책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의 
가치/신념

시민적 가치/신념

투표참여의사
의견표현의사
정치적항의

학생활동참여
지역공동체 
활동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

2016

차원 상동

인지
차원

지식
시민들

정부기관
시민기관

평등
자유

공동체의식
법질서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

추론과 
분석

정의/
행동
차원

태도
정부기관 및 체계에 

대한 태도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태도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공동체와 개인들에 

대한 태도 등

행동
의도

정치적 주제에 대한 항의와 표현을 위한 시민참여 의도
성인으로서의 미래 시민참여 의도

학생으로서 학교에 대한 시민참여 의도 등

표 -3 2009년과 2016년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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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자의 구성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연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어야 하며,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360개 정도이고 표집 목표 학생수가 9,500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신뢰수준은 

95% ±1.0%이고,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초등학생 2,700명, 

중학생 3,132명, 고등학생 3,684명(일반고 2,400명, 자율고 480명, 특성화고 648명, 특수목저고 

156명) 및 대학생 1,000명을 포함 총 10,516명이 표집 되었다.

ICCS 2016 예비 조사는 IEA ICCS 사무국에서 한국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국 

25개 표본학교 중학교 2학년 재학생(평균연령 13.5세) 639여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학교의 해당학년 담당교사(담임 및 교과교사) 210명, 그리고 해당학교 책임자(교

장 혹은 교감) 16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3. 조사결과

1)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결과

수집된 청소년 역량지수 자료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관계(item-correlation), 신뢰도 계수(alpha if item deleted), 그리고 정규성(nomality) 분석

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영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영역별 측정지수의 

타당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개요

조사결과, 세부 역량의 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아지는 결과가 발견되었으며,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높아서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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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역량 수준도 높았으며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역량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역량도 높았다. 

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청소년역량이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발달적 결과물임을 

시사한다. 

본 조사 결과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연령에 따른 역량지수의 감소 현상이었다. 거의 모든 역량 

영역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영역을 제외하고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로 

나타나 75% 수준으로 높았고 진로개발역량이 2.93점 73.25%, 생애학습역량이 2.92점 73%, 사회참여

역량이 2.75점 68.75%로 가장 낮았다. 

표 -4 연령대별 청소년역량지수 측정결과 개요

청소년 시기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전체 2.92 2.92 3.01 2.93 3.01 2.75

초등(초기 청소년) 3.02 2.99 3.17 3.01 3.06 2.86

중등(중기 청소년) 2.93 2.91 3.04 2.93 3.02 2.77

고등(중기 청소년) 2.89 2.87 2.97 2.90 2.97 2.72

대학(후기 청소년) 2.84 2.91 2.84 2.83 2.96 2.66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 73%, 고등학생 2.89점 72%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 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 시기에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발달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시기까지 여자 청소년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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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기에 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①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생애학습역량지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활용능력, 지적호기심,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반면,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 결과, 생애학습역량은 성별(t=3.165, p<.01), 학교급(F=57.394, p<.01), 학업성

취도(F=539.96, p<.01), 부의 학력(F=93.834, p<.01), 모의 학력(F=94.127, p<.01), 가족구성

(t=7.718, p<.01), 경제적수준(F=193.073, p<.01), 거주지역(F=6.395, 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1.98(SD=.41), 중기 청소년 1(중학생)의 평균은 

2.91(SD=.37),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의 평균은 2.87(SD=.34),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평균은 

2.91(SD=.28)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기 청소년 2(고등학

생)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낮았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아졌다. 즉, 성별에 

따른 변화의 폭이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사고력 역량지수는 초기 

청소년(초등학생)과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21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과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았다. 

학습적응성 역시,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남자와 여자 청소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 남녀 차이가 나타나고,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았다. 반면에 지적도구활용능력은 남녀 청소년 모두 초기-중기 

청소년 까지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고 후기 청소년이 되면 다시금 상승하는 변화 추세를 보였다. 

②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측정결과

측정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관리역량은 다른 역량영역에 비해 대체로 높았다. 특히 위생관

리, 폭력행동,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 높게 나타났고 조절실패, 감정절제, 중독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활활관리역량 역시 초기 청소년집단이 가장 높았고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관리역량지수에서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청소년의 역량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두 집단 간 보이는 차이는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감소했다. 건강관리역량 

및 상황대처역량지수는 모든 시기에 걸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과제관리역

량지수는 여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초기에는 남자청소년보다 높았지만 후기청소년에는 역전되어 

남자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더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정서조절역량지수는 중기청소년 1까지는 여자청소

년의 역량수준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부터 역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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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지수의 측정결과

진로개발역량지수는 상대적으로 중간으로 여가활용, 진로설계, 개척정신 순으로 높았다. 진로개발

역량지수 역시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이 가장 높고, 추기 청소년 2(대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위의 

다른 역량들과 비슷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즉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아졌다. 진로설계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중기 청소년 2(고등학생) 시기까지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대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았다. 여가활용능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여가활용능력 수준이 

높았으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 시기에는 여가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기 청소년 1(중학생) 이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아졌고 시기가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더 커졌다. 

④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역량지수는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협동 역량이 가장 높고, 리더십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 역시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높고, 후기 청소년(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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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도 앞서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초기 및 중기 청소년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지만, 후기 청소년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았다. 관계형성역량 및 리더십 모두 초기 및 중기 청소년기에는 여자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⑤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의 측정결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역량지수는 높은 편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세계시민성이 가장 높고, 공동체 시민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소년 시기와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지수의 차이 비교에서는 앞서와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즉 초기(초등학생)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수준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았다가 중기1(중학생)과 

중기2(고등학생)시기에는 여자청소년이 역량수준이 더 높았으며, 후기청소년에서는 이 차이가 다시 

역전되어 남자청소년의 역량이 더 높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봤을 

때도 같은 양상이 확인되었다. 단 세계시민성의 경우, 초기(초등학생)청소년시기부터 중기2(고등학생)

청소년시기까지는 여자청소년의 역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후기(대학생)청소년시기에는 남자청소년의 

역량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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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 가장 현저한 결과는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청소년역량이 더 낮은 경향이었다. 

이는 역량지표 자체의 발달적인 속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역량지표의 연령별 타당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가설은 특정 역량영역 및 남자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집단보다 대학생 집단에서 역량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결과는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 발달이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청소년 세대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청소년 역량 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작업의 시급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은 

저연령집단일수록, 남자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고연령 집단에서 역량이 더 높았으며 연령에 따른 

역량의 저하 현상은 여자청소년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특히 역량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계획에 의거 수행되는 연속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였다. 1차년도에서도 개발된 문항의 신뢰도와 정규성 검토, 그리고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적합도등

을 확인한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이루어진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청소년 역량지수 점수에 대한 대표성과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점수가 

절대적인 준거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역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상대적 준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에 따른 현황과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였

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역량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역량 실태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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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역량 관리, 증진 혹은 강화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 청소년이면서 양부모가 아닌 가족구성에 

학업성취도·가정경제·부모학력이 수준이 낮고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역량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가 

보다 유기적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 정책이 요구된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청소년 정책관련 공무원들이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의 개발 및 배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청소년 활동 혹은 청소년 체험활동과 청소년 역량의 차별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전문인력(청소년 지도사, 관리자, 청소년 정책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청소년의 역량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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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25년의 시간 동안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1987년 최초의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3 

~1997)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이르렀다. 각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윤철경 외, 2008).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지난 25년 동안 전담부서의 변경과 변화된 정책 환경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청소년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주목하였다. 국제비교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좁은 의미의 동북아 국가들로 분류되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러시아를 포함하였다. 일본에 비해 중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며 러시아의 청소년정책 역시 국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바 없는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청소년정책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이 원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고유과제인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김정숙 ․ 김기헌 ․ 황세영)의 주

요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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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아동･청년육성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

支援推進本部)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하게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施策大綱)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子

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중국은 청소년정책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제도와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을 다루는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김정숙･김기헌, 2015).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러시아는 

2013년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및 공공서비스 아카데미(РАНХиГС)’에서 러시아연방

정부의 차세대정책 발전문제를 다루고 있는 「러시아 차세대 2000-2025: 인간 자본의 발전」을 

발표하는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РАНХиГС, 2013). 

이처럼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자료, 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공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정책분야에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동북아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 교류는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 중 국가단위 청소년정책 및 정부조직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분석하였다.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을 진단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 규정과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동시에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1)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 및 정부조직 현황 

동북아지역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개괄적으로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기구인 Youthpolicy.org는 각 국가의 청소년정책 자료를 수집해 

제시하고 있다(Youthpolicy.org, 2014). Youthpolicy.org는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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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지,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정책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는지,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1>은 세계의 주요 대륙별로 국가 단위의 청소년정책 추진 형황을 제시하고 있다. 5개 대륙 

중에서 2014년 현재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비율이 높은 곳은 오세아니아 

지역이다. 15개 국가 중 14개 국가(93%)가 국가 단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54개 국가 중 23개 국가(43%)가 국가 단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 추진 비율은 57%(28개/49개)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1 세계 청소년 정책현황                                           단위: 개(%)

국가/사회

국가단위 
청소년

정책운영 

국가
청소년정책

개발/수정 중

국가
청소년정책 

없음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아메리카 17(47) 22(61) 14(39) 6(17) 5(14) 5(14)

유럽 27(61) 35(80) 8(18) 5(11) 9(20) 3(7)

아시아 23(47) 28(57) 14(29) 11(22) 12(24) 9(18)

오세아니아 11(73) 14(93) 4(27) 1(7) 0(0) 0(0)

아프리카 21(39) 23(43) 16(30) 14(26) 17(31) 14(26)

전체 99(50) 122(62) 56(28) 37(19) 43(22) 31(16)

 * 출처:Youthpolicy.org(2014). p. 16 

이 표를 통해 최근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1월 대비 2014년 4월 현재 국가 단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99개에서 

122개로 무려 22개 국가가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유럽지역은 27개에서 35개로 8개 국가나 

증가하였다.

Youthpolicy.org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나 부서, 청이 존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중앙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였거나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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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나 청, 위원회 단위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표 2>는 청소년담당 국가부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청소년담당 국가부처가 존재하는 곳은 190개 

국가(96%)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 자체가 국가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존재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2 청소년정책 주관 국가부처/청/위원회 현황

대륙 소속국가 담당부처/청/위원회 존재 부재 불명확

아프리카 54
52 1 1 

96.3% 1.9% 1.9%

아메리카 36
33 1 2 

91.7% 2.8% 5.6%

아시아 49
47 0 2 

95.9% 0.0% 4.1%

유럽 44
43 0 1 

97.7% 0.0% 2.3%

오세아니아 15
15 0 0 

100.0% 0.0% 0.0%

전 세계 198
190 2 6 

96.0% 1.0% 3.0%

* 출처: Youthpolicy.org(2014). p. 35 

<표 3>은 주요 국가별로 청소년정책 주관 국가부처들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대상 중심 정책을 모아서 중앙부처를 

구성하고 있다. 독일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다른 점은 노인정책을 

포함하는 점과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점이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체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중앙부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 한국과 같이 체육과 청소년정책을 

포괄하는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국가는 영국, 

핀란드, 러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정책을 수행 중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수행 중인 청소년정책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정부조직으로 청소년정책관계부처협의회 방식으로 청소년정책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일본도 내용상으로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와 유사한 내각부에서 청소년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중앙부처가 아닌 중국 공산당의 하위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에서 청소년정책 사업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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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국가별 부처/청/위원회 명칭 청소년(youth) 포함 여부  

국가 부처명 국가 부처명

한국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ity & family)
프랑스

체육, 청소년, 교육 및 공동체 생활부
(Ministry for Sports,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Ministry of Family, Senior, Female, 
and Youth)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All-China Youth Federation)
스웨덴

국가청소년조직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Swedish Youth 

Organizations)

러시아
교육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핀란드

교육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미국
청소년정책관계부처협의회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이탈리아
청소년정책과 체육부

(Ministry of Youth Policies & 
Sports)

영국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스페인

보건, 사회서비스 및 평등부
(Ministry of Health, Social Service 

& Equity)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에 제
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Youthpolicy.org는 우리나라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처럼 청소

년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유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관이나 조직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외에도 정부위원회, 협의체, 정당 등도 포함한다. Youthpolicy.org

에서 이에 대한 존재 여부는 정부나 언론매체, 지역이나 국제기관들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표 4>에 따르면, 대륙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국가 단위의 기관이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시아 대륙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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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 단위 청소년관련 기관/조직 현황

기관/조직 존재 부재 불명확

아프리카 54
34 8 12 

63.0% 14.8% 22.2%

아메리카 36
17 9 10 

47.2% 25.0% 27.8%

아시아 49
24 17 8 

49.0% 34.7% 16.3%

유럽 44
42 1 1 

95.5% 2.3% 2.3%

오세아니아 15
14 0 1 

93.3% 0.0% 6.7%

전세계 198
131 35 32 

66.2% 17.7% 16.2%

* 출처: Youthpolicy.org(2014). p. 31 

2)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youth 개념과 유사하게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을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를 지칭하는 경우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상이하게 대상 연령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림 1]은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연령대별로 제시하였다. 46.9%는 우리나라처럼 10대와 

20대를 포괄하여 청소년 정책대상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청소년 통계를 낼 

때 15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179개 국가/사회가 청소년 대상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50.3%)이 넘는 90개 

국가/사회가 30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유스(youth)라는 

용어를 청소년보다는 청년에 가까운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 기준을 넘어서 30대까지를 청소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10대만을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얀마 3개 국가들이며,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40대를 포함하는 국가들은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네팔 3개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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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
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국가별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은 <부록 1> 참조. 

【그림 1】 청소년정책 대상 youth 연령 규정 현황(2014년)

표 5 주요 국가 청소년 정책 대상 연령

국가 대상연령 국가 대상연령

한국
 9세 - 24세

(청소년기본법, 법률 규정)
프랑스  3세 - 30세

일본  0세 – 30세 독일
12세 - 27세 미만

(child& youth act, 법률 규정)

중국 14세 - 28세 스웨덴
13세 - 25세

(youth law, 법률 규정)

러시아 15세 - 29세 핀란드
 0세 - 29세

(youthAct, 법률 규정)

미국  0세 - 24세 이탈리아 15세 - 35세

영국 16세 - 19세 스페인 15세 - 29세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에 

제시된 내용 중 주요 국가를 정리한 것임. 

<표 5>에서는 주요 국가의 청소년정책 대상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핀란드, 미국 등은 

출생기부터 대상 연령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법적 정의는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제시하는 국가들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20대 중반 이상에서 

30대를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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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 국가 청소년정책 비교 

1) 일본의 청소년정책 

동북아지역 중에서 일본은 법령에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서 

미성년자, 소년, 아동, 연소자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영역에 

따라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다(<표 6> 참조). 일본 ｢민법｣은 미성년자를 20세 미만, ｢소년법｣은 

소년을 20세 미만,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09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청소년(靑少

年)’을 아동(子ども), 청년(若子)으로 변경하고 정책 대상을 30대까지 포괄하였다(이광호, 2012). 

청소년 정책 대상이 늘어난 것은 일본에서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지칭하는 니트(NEET)의 연령이 점차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내각부(内閣府)에서 관장하며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施策大綱)을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제시해 왔다. 2010년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아동･청년육

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平成２１年法律第７１号)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청소

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

成支援推進本部)가 구성되었다. 7월 23일 추진본부에서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ども･若者

育成支援推進大綱)과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을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일본의 청소

년계획은 10대 중심의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20대를 포괄하여 아동과 청년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점차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6 일본 법령 청소년 연령 규정 현황

법령 대상 연령
민법(民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형법(刑法)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만 14세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학령아동(学齢児童) 6세 이상 12세 이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연소자(年少者)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유아(乳児) 만1세 미만

유아(幼児)
만1세 이상 소학교 취학 
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자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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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김기헌(2012)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그림 2]에서 제시한 청소년 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청소년정책

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취약한 아동과 

청년을 비롯해 이들 가정을 지원한다. 셋째,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환경을 정비한다. 과거 일본의 청소년정책과 달리, 지원 대상을 10대 청소년에서 0세부터 30세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나 국제기구들에서 강조해온 생애주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영유아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변모했다. 「아동･청년비전」은 특히 포스트 

청년기(post youth)로 불리는 30대 이상 40대 이하 중년층 중에서 취업, 결혼, 출산 등 성인기 

이행이나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는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 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법령 대상 연령

소년(少年)
소학교취학 시기에서 
만18세에 이르지 않은 자

9-24세 이하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아동
(児童)

18세 미만

아동매춘‧아동 포르노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
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
護等に関する法律)

아동
(児童)

18세 미만

모자 및 과부 복지법(母子及び寡婦福祉法)
아동
(児童)

13세 미만

소년법(少年法)
소년
(少年)

20세 미만

청소년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
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
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청소년
(青少年)

18세 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
(未成年者飲酒禁止法)

미성년자
(未成年者)

20세 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
(未成年者喫煙禁止法)

미성년자
(未成年者)

20세 미만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청년
(若者)

규정 없음
(정책 대상 0-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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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_gaiyo.pdf에서 2015. 7. 8 인출. 

【그림 2】 일본 청소년 기본계획「아동･청년비전」의 정책과제

「아동･청년비전」은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아동과 청년들이 활발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년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自己形成支援)과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건강과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정책 사업들로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위기에 처한 사회적 소외 계층의 아동과 청년들이 

비행과 범죄에 빠지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빈곤, 장애, 외국인 등의 취약계층과 니트, 은둔형 외톨이, 등교 거부 등 위기계층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들과 이들의 피해방지와 보호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4).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과 청년들을 둘러싼 유해환경에 대응하며 바람직한 성인 사회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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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비전｣은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계획을 

통해서 (정책 대상에 있어서)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1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20대를 포괄하여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청소년정책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독립적인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YouthPolicy.org, 2014). 그러나 중국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200여 

개 이상의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Ngai, Ngai & Wei, 2011). 중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산주의청년단인 공청단(共青团) 가입 연령을 14세에서 

28세로 규정하고 있다. YouthPolicy.org는 중국의 청소년 연령 규정을 공청단의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청소년에 대한 중국의 연령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Youthpolicy.org에 따르면, 중국에서 법적 성인 연령은 18세로,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성 22세, 여성 20세이다. 부모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투표권은 

18세부터 주어지며,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4세이다.7)

중국은 교육정책과 관련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中國敎育部, 2010),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분석에 제한이 있다. 다만 영어로 발표된 

「중국 청소년정책의 재고찰(Revisiting China’s Youth Policy)」이라는 논문을 토대로 중국 청소년정

책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Ngai, Ngai & Wei, 2011). 이 논문에서는 중국 청소년정책의 

6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념적인 맥락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향상”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공청단(共青团)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별도의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국에서 청소년정책은 공청단이 수행하는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청단은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산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7)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china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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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직업윤리 향상, 학습 독려, 사회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문화나 여가,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청단은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등장한 청소년조직들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청단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형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중국에는 40만 개 이상의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이 있으며 이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생적인 단체나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 청소년단체나 기관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청소년 권리와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법률과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다. 중국의 청소년 

관련 법령들은 교화와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정숙･김기헌, 2015). 중국 정부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들을 재정비해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섯 번째는 시장지향 경제개혁에서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교육, 육체적･정신적 건강, 공동체 참여와 같이 청소년들의 발달문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처럼 중국 10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청단은 1922년에 중국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4세에서 28세까지의 연령이 가입 대상이며 공청단의 

가입은 모든 청소년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학생들로 단원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예비 공산당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공청단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엘리트 조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게 되며 전국 각지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은 

공청단원이거나 고위 정부 관료들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태자당(太子黨) 출신이거나 중국 상해를 

정치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하이방(上海幇) 출신이다. 공청단 출신의 가장 유명한 정치인으로 

중국 국가주석을 역임한 후진타오(胡錦濤)가 있다(이경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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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활동 및 역량 증진과 관련된 정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된 

「중국아동발전요강(中国儿童发展纲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余雅风, 2008). 이 요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비롯해 교육 등 지덕체(德智体)의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9년간 의무교육 실시, 고등교육 대중화를 비롯하여 취약 청소년 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중국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과 

「미성년자범죄예방법(未成年人犯罪法)」, 「의무교육법(义务教育法)」 등 법령을 꾸준히 제정하고 개정

해 왔다. 청소년들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12355 청소년 서비스 센터(12355 青少年服务台)와 

청소년 권익수호단체(青少年维权岗) 등을 구성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余雅风(2008)은 중국 청소년 발전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이자 도전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취약계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청소년의 불공정한 대우와 남녀 차별 문제가 중국의 

보편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전국 형사범죄 중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까지 30%를 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70%를 넘어서는 등 청소년 범죄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청소년정책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트 중심인 공청단이 

청소년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청소년정책을 전담하

는 중앙부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러시아의 청소년정책

러시아연방교육과학부(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청소년청(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은 청소년을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

고 있다. Youthpolicy.org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결혼 연령과 관련하여 부모동의가 필요 없는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 부모동의가 필요한 연령은 남녀 모두 16세이다. 투표권은 18세에 부여되며, 

피선거권을 갖는 연령은 21세이다. 법적 성년 나이는 18세이며, 범죄 처벌 연령은 14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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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및 공공서비스 아카데미(РАНХиГС)’에

서 제시한 「러시아 차세대 2000-2025: 인간 자본의 발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РАНХиГС, 2013). 

이 보고서에서는 차세대 정책의 핵심적인 영역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비공식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포함하여 차세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차세대가 정규교육을 

통해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비형식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강화시킨다. 

② 차세대가 중심이 되어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청소년들에

게 독립정신과 함께 자기실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③ 성인기로의 이행을 앞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진로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차세대법률 클리닉 등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④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⑤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⑥ 마약이나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⑦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⑧ 점차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젊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⑨ 차세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⑩ 다문화 청소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⑪ 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청소년정책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 국가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 국가기금과 관련하여 차세대정책 기금을 7억 루블 규모로 유지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4억 5천에서 5억 루블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차세대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차세대조정센터를 두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⑫ 미디어의 발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키우고 차세대들의 미디어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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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 동북아 3국의 청소년정책 비교 및 시사점

(1) 청소년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살펴보고 동북아지역의 정책들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은 국내 법령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1에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소년 연령규정이 

다르나 대체로 「청소년기본법」의 연령규정을 따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도 연령 규정이 다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제2조의 1에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로 

정의하고 있다.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으로 19세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령 정의로는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 ｢주민등록법｣ 제24조, 

｢공직선거법｣ 제15조, ｢국민투표법｣ 제7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한다.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아동복지

법｣ 제3조를 비롯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등이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이 20대 초반을 포괄하는 대신, 청소년 보호나 아동에 관한 

규정이 18세나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정책적 지원이나 수혜 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후자는 대체로 성인들에 대한 아동 혹은 청소년 보호라는 맥락에서 

「민법」상의 성인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국내 법령 청소년 연령 규정 현황

법령 대상 연령 비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24세 이하 제3조1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9-24세 이하 제2조1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24세 이하
제2조1, 제4조 ⓛ의 청소년증 연령은 
9-18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제2조1,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제2조1,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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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15년 6월 10일)

법령 대상 연령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24세 이하 제2조1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제3조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제2조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 18세 미만
제2조1,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제2조1

공연법 연소자 18세 미만
제2조6,「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제2조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제2조18,「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제2조1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제2조13

유아 6세 미만 제11조

운전면허 18세 미만
제82조1,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근로기준법

최저연령 15세미만 제64조 ①

연소근로자 18세미만
제65조 ①, 별도로 연령을 정의하는 조항은 
없으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로 규정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제9조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제2조

촉법소년
10-14세 

미만
제4조 ①,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함.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제4조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17세 이상 제24조

공직선거법 선거권 19세 이상 제15조 ①

국민투표법 투표권 19세 이상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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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책 대상 연령 규정 비교

한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러시아는 20대 후반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책대상으로써 청소년(youth)의 연령 정의를 3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절반(50.3%)이 넘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대상 연령 규정을 최소한 20대 후반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2)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및 과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제13조①에 근거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법적근거에 의해 처음 수립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1993-1997)」이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현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이 추진 중에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이며 

목표는 4가지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33). 제5차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행복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육성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김기헌, 2014). 정책 목표는 정책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비롯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책 과제는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1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제시하고 있고 중점과제별로 75개의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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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목

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정
책

과
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신규30, 보완4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p. 33. 

【그림 4】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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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계획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이 아닌 청년정책으로 청년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대상 연령과 연동되는 것으로, 한국을 제외한 3개 국가들이 정책 대상에 20대 후반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년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지 10대 시기의 진로체험문제와 20대 시기의 자립문제가 1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30대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90개 이상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20대나 30대를 

위한 청년 정책이 없다. 청년 정책이 별도의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법령과 정책기본계획 등의 정책 

영역을 구축하여 추진 중에 있지도 않다. 청년 관련 법령은 한시법으로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이며, 주관부처도 분명하지 않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까지의 청년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청년 전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정책 대상 연령 규정과 맞물려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의 흐름으로 볼 때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상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에서는 

향후 동북아지역 청소년정책 연구와 관련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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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정비 

전 세계 및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8>에 제시되어 있듯이 단기적으로 정책 대상 연령에 20대 후반을 

포함하는 1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과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확장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표 8 청소년기본법 연령 규정 개정(안)

안 기존 법안(제3조(정의) 1) 개정(안)

1안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
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
로 정할 수 있다. 

2안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
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이란 9세 이상 2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
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안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
로 정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청년"이란 3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
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20대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청년을 추가하는 방안(2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에서 법령에 아동(Kind), 청소년

(Jugendliche), 청년(Heranwachsende), 젊은 성인(Junge Volljährige) 등의 용어를 용례에 따라 

명확하게 사용하고 중복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표 9> 참조).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이 2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동시에 각 법령별로 특별한 사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연령규정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연령 통일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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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가 생애주기적인 접근으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아우르는 법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3안).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책 대상 연령을 34세로 연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대 초반까지 정책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 독일의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 규정 현황

법률 대상 연령규정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gesetz)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연소노동자보호법**
(Judendarbeitsschutzgesetz)

아동(Kind)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젊은 성인(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27세 미만

* 출처: 김기헌(2012); ** 노동법의 경우 국제적 연령기준인 15세를 따른 것임

2) 청소년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 방안 강화

전 세계 및 동북아지역의 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서 5대 영역 중 복지와 함께 묶여 있는 정책 영역을 이 과제로 분리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반 구축을 제외하고 아동의 ‘보호’와 청소년의 ‘역량증진’, 그리고 청년의 ‘자립지원’이라는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책 영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 제5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될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 부분을 중점과제에서 정책 영역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령 상 청년을 분명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면 정책기본계획에서 2016년부터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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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파악하여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고졸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자립을 어렵게 하는 개인 및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려

고 한다. 이를 통해 연구는 일반고 중심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중요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들의 사회이행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강영배, 김기헌, 2004). 고교 

졸업 후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외에도 창업, 군입대, 취업 등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모색하며 

대학 비진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로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4년 기준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약 3.5명 중 1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넘게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고졸과 대졸 학력 간 임금격차는 물론 내부노동시장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지만 아무 대학이나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소년들로부터 ‘간파’되면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조한혜정, 2014).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청소년들조차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비진학 청소년 규모의 증가는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예전만큼의 위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조한혜정, 2014).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증가 속에 최근 높아지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

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취업과 고용안정성 확대에 집중 된 경향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0).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특성화고를 설립하여 대학 진학을 억제하는 한편 고교 졸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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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형태로 정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조한혜정, 2014).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정과제 및 교육 분야 5대 개혁과제로 ‘고졸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직업교육의 정상화’ 슬로건 아래 도입된 

‘마이스터고 육성전략(2008.7)’,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5)’, ‘선취업 후진학’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열린고용 확산을 위한 고졸자 고용촉진 

강화 방안‘(서울특별시청, 2013) 역시 특성화고 청소년들 중심의 원활한 진로 및 직업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분의 고졸 채용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채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 속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도를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대학 비진학 관련 연구 역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고졸취업자들의 취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고졸취업자들을 위한 고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된 비진학 관련 연구들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청년 인력의 유휴화 및 장기 실업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취업 

성공 요인에 주목한다. 고졸 학력 청소년들의 취업 실태와 취업 성공률 상승에 공을 들여온 국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이들 연구들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도울 수 있는 고용정책 방안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공론의 지평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반고의 설립 취지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며 여전히 다수의 고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은 정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당연시 하는 교육 풍토 속에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문제는 대학진학에 실패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 시켜 온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풍토 안에서 일반고 출신의 비진학 청소년의 존재와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사회적 사실’로 설명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특성화고 학생들과 달리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 경쟁에서 뒤쳐진 후 뚜렷한 향후 진로계획 없이 무직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이필남, 2014). 또,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들일지라도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기회

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자신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직업과는 관련되지 않은 소모적인 형태의 단기 

근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비숙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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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향을 보이며 열악한 근로 여건과 직장 내 부당행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이상준, 이수경, 2013).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고 청소년들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위축감에서 비롯된 자존감 

결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취업 탐색을 저해하며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를 지속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지경, 이광호, 2013).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일반고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며, 동기부여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조한혜정, 2014).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형태의 직업반을 운영하거나 특성화고로의 

전학을 허가하며 일반고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 또 진로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 시키거나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주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위탁직업교육 

역시 행정적인 정보 제공과 같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체계와 정책개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최동선, 박동열, 2013).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과정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일반고 3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대학 진학을 계획하지 않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

과 일반고 졸업 후 1-2년이 안된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았다.8) 구체적으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비진학 결정 사유와 

8) 따라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대학 진학을 선택한 청소년들, 학교 박 청소년, 대학 진학 후 

중도포기 한 청소년들은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일반고의 비진학 청소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들 

청소년들 역시 대학 비진학 청소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

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집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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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려고 하였다. 이는 그 동안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생각 없는’ 아이들로 

치부하며 청소년들이 고교 재학 과정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또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고교 졸업 

후 사회 진출 이행 경로에서 경함하는 다양한 삶의 단면들을 살펴보며 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일반고를 졸업 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차 (원)자료를 분석하였고, 보다 엄격한 양적방법론을 동원해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 결함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반고 청소년들

의 대학 비진학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추이 변화

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대학 비진학 청소년 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장에서는 교육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 실수를 제외해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를 산출하고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9) 

9)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기존의 대학 비진학 규모 산출 방식은 해당 연도 고등학

교 졸업자 중 차년도에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재수생 규모를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확한 재수생 규모가 국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재수생 규모를 제외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자 규모 추정은 고등학교 졸

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순수 비진학 청소년 규모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비진학 청소년 

인구 추정 방식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통계연보에서 발행하는 대학 진학자 수가 2011년 이전까지 대학 합격자 기준으

로 발표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에 합격한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합격자 기준에 기초한 대학 진학률은 과장되고 비진학자 비율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2011년 교육과정 변

화와 고등학교 계열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교육통계연보는 대학 진학자 수를 합격자 기준이 아닌 대학 등록자 기준으

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1년 대학 진학자 규모는 2010년에 비해 급격하게 축소되는 동시에 비진학자 비율



71

표 Ⅱ-1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상황 (2005~2015)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Ⅱ-1> 

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Ⅱ-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대학 비진학자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 중 대학 비진학자의 비율은 2009년 22.2%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0년 24.6%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대학 진학자 수 

산출방식이 합격자 기준에서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11년 이후 대학 

비진학자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비진학자 비율을 산출했을 

은 급증하는 것처럼 통계수치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전후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비진학자 규모 비교가 불가능하

다는 점에서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비진학자 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때에는 2011년 전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위: 명, %)

전체 일반고 특성화고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 졸업자 진학자 비진학

2015 615,462 435,650
179,812
(29.2)

442,590 349,250
93,940
(21.1%)

101,884 36,738
65,146
(63.9%)

2014 632,983 448,817 
184,166 
(29.1%)

453,046 356,752 
96,294
(21.3%) 

106,521 40,478
87,872
(62.1%)

2013 631,197 446,474 
184,723 
(29.3%)

449,975 379,290 
110,133
(22.3%)

105,907 44,481
74,590
(58.3%)

2012 636,724 453,899 
182,825 
(28.7%)

453,242 373,431 
116,771
(23.4%) 

108,950 54,475
66,054
(50.0%)

2011 648,468 469,961 
178,507 
(27.5%)

470,605 372,561 
123,083
(24.2%)

114,690 69,961
55,424
(39.0%)

2010 633,539 477,384 
156,155
(24.6%)

477,470 389,241 
88,229
(18.5%) 

156,069 111,041 
45,028
(28.9%) 

2009 576,298 448,224 
128,074 
(22.2%)

424,888 360,895 
63,993
(15.1%) 

151,410 111,348 
40,062
(26.5%) 

2008 581,921 448,321 
133,600 
(23.0%)

423,513 372,102 
51,411
(12.1%)

158,408 115,407 
43,001
(27.1%) 

2007 571,357 437,180 
134,177 
(23.5%)

412,649 359,478 
53,171
(12.9%)

158,708 113,487 
45,221
(28.5%) 

2006 568,055 422,693 
145,362 
(25.6%)

405,455 354,647 
50,808
(12.5%)

162,600 111,601 
50,999
(31.4%) 

2005 569,272 417,835 
151,437 
(26.6%)

399,013 352,344 
46,669
(11.7%)

170,259 115,164 
55,095
(32.4%)

* 출처: 교육통계연보 자료 재구성(이하 표 및 그림 동일), 2015년 10월 29일 추출.

*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2011년 이전 자료는 실 등록자 기준이 아닌 합격자 기준의 수치임.

* 특성화고의 2011년 이전 자료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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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전체 고등학생 중 비진학자의 비율은 2011년 27.5%, 2012년 28.7%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29.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 현재까지 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일반고와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비진학 비율 증가 추세 속에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대조적인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는 아래 [그림 Ⅱ-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08년도 12.1%, 2009년도 15.1%, 2010년도 18.5%를 

보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약 3% 포인트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그 결과, 2010년도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05년도 11.7%에 비해 약 5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그러나 [그림 Ⅱ-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한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24.2%에서, 2012년 23.4%, 2013년 22.3%, 2015년 21.1%로 줄었으며, 매년 약 6천 

명에서 1만 명가량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4년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 규모는 2013년도에 

비해 약 1만3천 명가량 감소해 2011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 진학자 수 

산출 기준이 변경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도 일반고 청소년의 

비진학 비율은 2005년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절대적인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특성화고의 비진학자 비율은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 증가 시점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7%-29%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림 

Ⅱ-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성화고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은 2011년 39%, 

2012년 50%, 2013년 58.3%, 2014년 62.4%, 그리고 2015년 63.9%까지 증가해 지난 5년간 

매해 평균 약 6%-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비율이 2011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게 된 것은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으로

10) 2008년을 기준으로 일반고의 비진학자 비율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가시적인 요인으

로는 2009년도 세계경제위기(서브프라임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들이닥친 경제위기 속에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고졸 청소년들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복되는 경제위기 속에 나타나는 고용불안은 고졸 청소년

들이 대학 졸업장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한혜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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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활성화 시점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정부 

정책의 효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Ⅱ-1】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

3)일반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상황 변화 추이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의 규모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오늘 날 고등학교 졸업 후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아래 <표 Ⅱ-2>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IV-2>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고 청소년들의 

취업률은 2011년 4.4%에서 2015년 10.1%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4.8%였던 

일반고 취업률은 2014년 9.3%를 기록하며 약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지난 5년 간 이와 같이 약 2배 이상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11) 반면, 특성화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경우 취업률이 2011년 68.2%에서 2015년 72%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하며 일반고 청소년들의 

취업률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일자리 특성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낮은 취업률은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입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11) 고졸 비진학 청소년 실태는 5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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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졸업 후 상황 실태(%)

3. 대학 비진학 계획 및 고졸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분석의 틀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와 증가 추이를 앞 장에서 살펴본 데 이어 이 장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과 비진학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갖는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고3 시기 청소년들의 가정배경, 학교경험, 학업능력 등과 같은 개인 

및 소속 고등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고졸 후 청소년들이 직업세계로 

이행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 (ie.,취업, 진로, 진학)들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고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과정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은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과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모형 분석에서는 어떠한 청소년 개인 및 

학교 관련 변인들이 일반고 3학년 청소년들의 고졸 후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 모형 역시 고교 졸업 후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 또 차년도에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고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비진학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 일반고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 여부 및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학업능력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분석은 학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과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 및 비진학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단별로 파악할 수 

구 분
일반고 특성화고

취업 무직 군입대 취업 무직 군입대

2015 10.1 18.7 0.1 72.0 17.4 0.3

2014 9.3 14.3 0.1 72.3 13.6 0.4 

2013 4.8 16.4 0.1 70.1 - 0.5 

2012 4.3 18.0 0.1 77.8 - 0.7 

2011 4.4 16.4 0.1 68.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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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표집을 선별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의 자산규모, 

부모교육 수준, 양부모 가정 여부 변인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해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만들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다시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하위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을 경제적 취약계층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성취도 하위집단 역시 

학급 석차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한 뒤, 이들 중 하 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을 성취도 

하위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 및 비진학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분변수가 종속변인일 때 사용하는 로짓(Logit) 모형 분석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로짓 분석 모형은 교육고용패널 데이터의 위계적인 데이터 구조(학생, 

교실, 학교)를 반영하지 못해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는 동시에 통계적인 유의도를 과장 시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여기에서는 휴벌트-화이트 표준오차 (Hubert-White 

Standard error) 추정방식에 기초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선행연구와 사전분석에 기초해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성취도, 수능성적, 사회적 자본,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고등학교 

유형 및 소재지, 학교생활 및 교사와의 관계 관련 요인들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모든 독립변인들에 

대한 기초통계와 변인 설명은 [부록 표-1] 에 제시되어 있다.

2)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모형

먼저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모형의 종속변인은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로서 대학 진학 예정자들을 0으로 

코딩하여 준거집단으로 삼고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청소년들을 1로 구분하였다. 분석모형은 우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1차 모형에 이어 자아성숙도 

및 미래계획 유무를 2차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의 구조적 특성 및 학교생활 경험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아래 <표 Ⅲ-1>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학 진학 계획을 갖는지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배경을 1차 모형에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이와 같은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3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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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족구성 특성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도 비진학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청소년 부모의 자산규모와 아버지의 교육수준

은 자녀의 대학 비진학 계획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모델1 (SE) 모델2 (SE) 모델3 (SE) 모델4 (SE)

성별 (남성=1)  0.53(0.43)  0.42(0.44)  0.41(0.47)  0.38(0.38)
자산 규모  0.48(0.27)+ -0.37(0.30) -0.44(0.30) -0.61(0.33)+

부_교육수준 -0.33(0.16)* -0.31(0.16)* -0.24(0.16) -0.19(0.16)
모_교육수준 -0.14(0.22) -0.07(0.23) -0.07(0.24) -0.12(0.24)
양부모 가정 -1.34(0.63)* -1.29(0.62)* -1.21(0.65)+  -1.55(0.64)*

형제·자매 수 -0.30(0.19) -0.30(0.19) -0.28(0.21) -0.24(0.21)
학업 성적   0.04(0.01)**  0.04(0.01)** 0.04(0.01)**   0.03(0.01)**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1)

 0.55(0.36)  0.61(0.39)  0.41(0.45)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19(0.22) -0.19(0.22) -0.04(0.20)

미래진로대화 -0.08(0.14) -0.00(0.15)  0.08(0.17)

사회적자본 -0.21(0.22) -0.15(0.22) -0.03(0.18)

미래직업계획 (있음=1) -0.47(0.37) -0.44(0.38)

자아성숙도  -0.42(0.18)* -0.32(0.20)

고교유형 (공립=1)  0.64(0.40)

고교계열 (문과=1)  0.11(0.33)

지역 (특별시/광역시=1) -0.10(0.71)

지역 (시군구(동)=1)  0.02(0.74)
일반고 진학 목적

(대학진학=1)
-1.07(0.37)**

학교만족도 -0.16(0.26)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1)

 -0.79(0.36)*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1)

-0.57(0.36)

절편 -1.11(1.26) -1.08(1.49) -1.07(1.57)  0.82(1.72)

+ p < .10,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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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구성 역시 비진학 계획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가 아닌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일 경우 비진학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변인(방과 후 보호자 유무,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부모와 미래 진로 대화, 사회적 자본)들을 

추가한 모델 2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 진학 계획을 

갖는지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개인의 자아성숙도 및 

향후 직업계획 유무를 추가한 모델 3의 경우 다른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아성숙도는 진학 계획 여부에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 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

록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모형에서는 학교의 구조적 변인들과 함께 일반고 진학 이유, 학교만족도, 친구와의 대화 

우선순위,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 유무와 같은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대학 진학 계획에 

미치는 학교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개인배경 변인들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학교의 구조적 특성(고교유형, 고교계열, 학교 소재지)에 따른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일반고 진학 이유가 대학 입학 목적이 아니었던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대학 비진학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학 진학 계획을 

갖는지의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학교 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의 유무는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 유무에 따른 진학 계획 확률비는 .45배(=exp(-0.79)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대학 비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45배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대학 진학 계획이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학교 내 의미 있는 타자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비진학 계획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모형 분석이 일반고에 재학 중인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래 분석 결과 <표 Ⅲ-2>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업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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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부모 가정구성 변인들은 다른 독립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대학 

진학 계획여부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양부모 가정일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일지라도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집단일지라도 집단 내 성취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학업성적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킨 결과 하위 집단 내 학업성취도 역시 청소년들의 진학 

계획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업수준이 낮은 집단 내에서도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2 성취도 하위 집단 및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성취도 하위 집단 모형 (SE) 경제적 취약계층 모형 (SE)
성별 (남성=1) 0.70(0.50) 0.80(0.71)

자산 규모 -0.76(0.44)+ -
부_교육수준 0.09(0.24) -
모_교육수준 -0.36(0.34) -
양부모 가정 -2.01(0.67)** -

형제·자매 수 -0.02(0.23) 1.24(0.50)*
학업 성적 0.04(0.03) .029(0.01)**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1)

-0.18(0.53) 1.96(1.03)+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07(0.32) -0.09(0.29)
미래진로대화 0.09(0.20) -0.24(0.39)
사회적 자본 -0.18(0.21) 0.17(0.62)

미래직업계획 (있음=1) -0.45(0.51) -0.18(0.73)
자아성숙도 -0.18(0.23) 0.01(0.38)

일반고 진학 목적 (대학진학=1) -1.90(0.46)** -2.25(0.95)*
학교생활 만족도 -0.24(0.25) -0.41(0.92)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1)

-0.99(0.42)* -1.66(0.78)*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1)

-0.40(0.42) 0.81(0.95)

고교유형 (공립=1) 0.87(0.50)+ 0.57(1.16)
고교계열 (문과=1) -0.43(0.40) 1.00(0.83)

지역 (특별시/광역시=1) -0.37(0.71) -0.40(1.02)
지역 (시군구(동)=1 -0.09(0.82) -0.95(1.24)

절편 0.17(3.27) -5.27(3.05)+
+ p < .10,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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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일반고 3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속한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은 형제자매 수와 방과 후 보호자 유무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형제자매 수가 많고 방과 후 집에 갔을 때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경우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미래직업계획 

유무와 자아성숙도 변인들은 전체모형 분석 결과와는 달리 대학 진학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배경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한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과 학교 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는 교사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대학 비진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고졸 비진학 청소년 모형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데 이어 아래 

<표 Ⅲ-3>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 모형 분석과 동일하게 로짓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모형을 분석하였다. 대학 진학자들을 0 으로 코딩하여 준거집단으로 삼았고, 

일반고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1로 구분하였다.  

먼저 수능성적,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구성 변인들을 포함한 모델1의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고 

청소년들의 수능성적은 비진학 상태로의 이행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비진학으로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반면 부모의 자산규모,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 형제자매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들은 수능성적이 통제된 상태에서

는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의 이행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보다 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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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일반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 및 대화 여부를 추가한 모델2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해 대화를 하는지의 여부와 사회적 자본이 대학 진학 여부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수학능력 점수가 동일하다면 부모의 자녀 

관심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과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일수록 비진학으로 

구 분 모델1 (SE) 모델2 (SE) 모델3 (SE) 모델4 (SE)

성별 (남성=1)  0.33(0.48)  0.16(0.50)  0.16(0.51)  0.22(0.48)

자산 규모 -0.38(0.51) -0.28(0.51) -0.27(0.51) -0.29(0.55)

부 교육수준 -0.23(0.29) -0.21(0.31) -0.24(0.30) -0.23(0.30)

모 교육수준  0.47(0.42)  0.57(0.45)  0.57(0.45)  0.44(0.43)

양부모 가정 (친부모=1) -1.33(1.24) -0.84(1.27) -0.81(1.30) -1.19(1.16)

형제·자매 수 -0.26(0.20) -0.33(0.22) -0.31(0.21) -0.14(0.21)

수능 성적(백분위) -1.41(0.30)** -1.51(0.36)** -1.50(0.36)** -1.72(0.36)**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1)

 0.43(0.58)  0.43(0.58) 0.56(0.59)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26(0.29) 0.25(0.29) 0.16(0.34)

미래진로대화 -0.35(0.19)+ -0.37(0.19)* -0.35(0.17)*

사회적 자본  0.47(0.28)+ -0.51(0.27)+ -0.54(0.32)+

미래직업계획 (있음=1) -0.04(0.51)  0.22(0.56)

자아성숙도  0.22(0.22)  0.32(0.23)

일반고 진학이유 (대학진학=1)  0.63(0.59)

학교만족도 -0.23(0.29)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1)

-0.30(0.58)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1)

 0.28(0.47)

잠재적 비진학  1.42(0.73)+

고교유형 (공립=1) -1.19(0.57)*

고교계열 (문과=1)  0.59(0.39)

지역 (특별시/광역시=1)   2.64(1.18)*

지역 (시군구(동)=1)   2.37(1.29)+

절편 -3.69(2.01)+ -5.93(2.25)** -5.85(2.22)** -7.31(2.23)**

+ p < .10,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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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독립 변인들이 대학 

진학 계획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것에 반해 고졸 후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들의 진로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청소년들의 고3 재학 시절 

미래직업계획 유무와 자아성숙도를 추가한 모델 3의 분석결과에서는 자아성숙도나 고교 시절 직업계획 

여부가 고졸 후 비진학으로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구조적 특성과 학교경험 변인들을 포함한 마지막 모형에서는 다른 개인배경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립학교에 비해 국공립학교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보다는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학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대학 진학 계획이 없었던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 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계획을 갖는지의 

여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의 

학교생활 경험 변인들, 학교만족도,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 유무,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등의 변인은 비진학 이행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데 이어 여기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학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

이 대학 비진학으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 Ⅲ-4>에 제시되어 

있는 분석결과는 수능성적 하위 집단 (하위 33%) 청소년들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진학 결정요인을 살펴본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부모와 향후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면 비진학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같다면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낮더라도 부모와의 미래 

진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화가 부족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고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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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성취도 하위 집단 및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일반고 졸업생들의 비진학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고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른 개인배경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립학교 보다는 공립학교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보다는 대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외에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비진학으로 이행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구 분 수능 하위 집단 모형(SE) 경제적 취약계층 모형(SE)

성별 (남성=1)  0.46(0.62) -0.12(0.64)

자산 규모  0.01(0.76) -
부 교육수준 -0.26(0.36) -
모 교육수준  0.62(0.57) -

양부모 가정 (친부모=1) -1.85(1.30) -
형제·자매 수 -0.14(0.25)  -0.60(0.35)+

수능 성적(백분위)   -2.15(0.80)**  -1.95(0.57)**

방과 후 보호자 유무
(아무도 없음=1)

 0.60(0.65)  0.47(0.92)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0.35(0.46)  0.61(0.64)

미래진로대화  -0.36(0.20)+  -0.55(0.28)+

사회적 자본 -0.54(0.43) -0.43(0.51)

미래 직업계획 (있음=1) -0.15(0.67)  0.38(0.66)

자아성숙도  0.11(0.25)  0.32(0.42)

일반고 진학이유
(특별한 이유 없음=1)

  1.02(0.53)+  0.31(0.99)

학교만족도 -0.33(0.46)  0.05(0.46)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1)

-0.90(0.70) -0.37(0.87)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1)

-0.03(0.53)  0.02(0.71)

잠재적 비진학   1.78(0.82)*  1.51(1.15)

고교유형 (공립=1)  -1.97(0.94)* -0.78(0.76)

고교계열 (문과=1)  0.42(0.48)   1.73(0.79)*

지역 (특별시/광역시=1)   2.45(1.12)*    2.64(1.00)**

지역 (시군구(동)=1)  1.36(1.36)  2.29(1.41)

절편   -8.20(2.96)**  -9.68(2.52)**

+ p < .10,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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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입학 당시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3 시기 대학 진학계획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최종 대학 비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진학 결정 요인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Ⅲ-4>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일지라도 

수능성적이 좋은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수가 많은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고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와 미래 진로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일

지라도 자신의 진로 계획을 부모와 상의하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의 구조적 특성 역시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 중 문과 계열 출신 청소년들은 

이과 출신들에 비해 비진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에 

비해 비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비진학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 경험은 사회구조적 특성의 영향력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 비진학 결정 과정 심층면담 분석 결과

지금까지 비진학 상태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면 여기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경험과 사유를 가지고 대학 비진학이라는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 사유, 생활실태와 더불어 그 결정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는 일반고 안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청소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이라는 선택은 실패로 간주되고, 

비진학을 결정한 청소년은 그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사회와 학교에서 부유하는 위치에 놓였다. 

이들은 대학 이외의 다른 진로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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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졸업 이후로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진학의 이유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처음부터 대학 비진학을 

염두에 두고 일반고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면, 결정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즉 대학 

진학과 비진학의 결정이 번복되는 사유와 과정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일반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8명의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진과 조사전문업체의 협의 하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12명의 재학생과 16명의 졸업생을 선정하였다. 졸업생 중 12명은 

졸업 후 1~2년 이내인 청소년들이고, 나머지 4명은 졸업 4~5년 이내의 청소년들이었다. 면담대상자들

은 성비와 서울․서울 이외 수도권 거주 비율을 고려하면서 선정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대학 

비진학 결정 사유와 과정, 현재 생활 실태, 진로계획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작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 일반고 출신의 청소년들이 대학 비진학을 결정하는 주요 사유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낮은 학교성적이었다. 더불어 면담대상자들을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함께 느끼면서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대상자들의 가정형편은 개인차를 고려하고도, 대체로 여유롭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면담대상자

들은 시의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바로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졌다. 성적은 이들이 

원하는 상귀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일부 면담대상자들은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추었으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진학을 포기 혹은 유예하고 있었다. 동시에 대학보다는 

취업을 통해서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이 대학 비진학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배경과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대학 비진학의 결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면담대상자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들 중 늦게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더 늦게는 수능 성적을 받고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다. 결국 일반고 내에서 대학 비진학이라는 결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와 좌절의 

반복된 경험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면담대상자들의 경우, 취학 전부터 중학교를 거치면서 

가정이 가진 자원 내에서 가능한 교육적 지원들을 받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으

로 받는 교육적 지원은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얻는 어중간한 성적은 학교 내 관심과 지원의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행이 아니고는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고 지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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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등학교 진학 시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세간의 인식을 이기지 못하고 

일반고에 진학한다. 이후는 그 이전보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인지하는 

일만 남게 되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이들은 소위 ‘인서울’대학에 대한 가능성을 놓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로는 안 되겠구나’하는 자책만 깊어졌다. 이 같이 일반고 

출신의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가정배경과 더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나름의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도와 좌절의 악순환을 겪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면담대상자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과정에는 비단 가정배경 같은 구조적인 요인만 작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인식은 대학 비진학 결정에 확신을 부여한다. 면담대상자들

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소재의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대학의 졸업장을 획득하고자 

현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절대 떠안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 면담대상자들에게 

성공은 대학졸업장이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면담대상

자들은 낮은 성적 때문에 인서울의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대학졸업장을 

따기보다는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중매체와 주변 인물들로부터 취합한 고학력실업자

와 고졸 성공 신화의 사례가 이런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비진학을 결정 한 이후,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체로 이들은 대학을 가지 않기로 했으니, 돈이라도 벌어야한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를 구한다. 면담대상자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서비스업과 노동직, 단순 제조업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낮은 임금과 힘든 육체노동의 특징을 가진다. 대신 이 아르바이트들은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면담대상자들 중 아르바이트를 진로계획과 연결하여 하는 

이들은 없었고, 대부분 용돈벌이와 가계에 보탬이 되는 수준에서 다양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었다. 면담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이외의 시간을 어영부영 흘려보내고 있었다. TV시청, 

게임 혹은 친구들과의 유흥으로 시간을 때우거나 불규칙적인 생활로 나태하게 지내고 있었다. 

명확하게 방향을 결정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면담대상자들의 진로준비는 여가시간에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인물들로 부터의 조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진로 정보가 모호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수강을 원하는 이들도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과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말끔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일반고 재학 중에 직업반이나 직업위탁교육으로 진로를 선회한 이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진로준비를 하는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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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진학을 선택한 일반고의 청소년들과 비진학의 결정 사유와 과정, 현재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의 생각 저변에 깔려있는 대학이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학과 노동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비진학의 결정과 그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졸업장을 ‘비싼 자격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을 학문탐구

나 지적활동을 하는 곳으로 떠올리는 이는 없었다. 이들에게 대학은 그 졸업장의 가치와 내가 투자해야 

할 비용을 따져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가정형편이나 학교성적을 고려했을 

때, 면담대상자들은 대학 진학과 비진학 사이의 손익계산에서 비진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과 판단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한 

불안이 졸업 이후까지 지속된다. 다음으로 면담대상자들은 일이나 노동을 오직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쉽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했다. 일의 내용보다는 일자리의 

급여와 노동강도를 우선 순위로 따졌다. 그러다보니 다수의 면담대상자들은 종국에는 자영업을 

꿈꾸고 있었다. 진로계획이나 준비가 구체화되지 않을수록 사업체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

나, 그 이외의 면담대상자들도 40대 이후에는 가게를 차려서 사람을 두고 ‘놀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냈다. 이들에게 노동은 결국 어떤 일도 하지 않기 위한 목표를 향한 과정일 뿐이다. 

노동에 대한 이런 인식은 대학 비진학의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신이 꿈꾸는 삶이 놀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상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대가가 불확실한 대학에 투자할 

필요는 사라진다.

4. 논의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 본 후 2차 

자료 분석과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정책대상으로 부각시키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능성적은 일반고 청소년들이 비진학으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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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성적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확인된 반면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는 수능성적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3 시절 대학 

진학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고졸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일반고 재학 중 어떠한 진로 계획을 구축하는 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소통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가에 따라 일반고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고등학교 

졸업 후 비진학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졸 비진학 청소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배경과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대학 

비진학의 결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반고 청소년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은 

가정배경의 작용과 더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나름의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좌절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면담대상자들의 대학 비진학 

결정과정에는 비단 가정배경 같은 구조적인 요인만 작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인식은 대학 비진학 결정에 확신을 부여한다.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 소재의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대학의 졸업장을 획득하고자 현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가정형편이나 학교성적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 비진학자들은 대학 진학과 비진학 사이의 손익계산에서 비진학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면담대상자들은 낮은 성적 때문에 ‘인서울’의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대학졸업장을 따기보다는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중매체와 주변 인물들로부

터 취합한 고학력실업자와 고졸 성공 신화의 사례가 이런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의 

비진학 선택과 판단으로 인한 불안은 고3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취업 

중인 청소년들은 일시적이며 소모적인 형태의 단기근로와 실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체로 단순 제조업 또는 서비스직에 근무하며 과도한 

노동시간 및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직장에서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직업을 기반으로 장기 진로계획과 연결하는 

이들도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졸 비진학자들의 진로준비는 여가시간에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인물들로 부터의 조언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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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모호하고 제한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 중 직업교육을 받아 본 청소년은 10명 중 1.6명으로 다수의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에도 현재 대학 비진학, 특히 일반고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정책 사업은 거의 없으며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을 대학 

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은 전반적으로 

중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특성화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실제로 일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은 부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고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직접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는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체험 등과 같은 ‘맛보기’ 형태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고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비롯하여 재학생 직업위

탁 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실무참여 형식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과 후 서비스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이 연구는 방과 후 서비스 사업에 주목하며, 지역사회와 연계에 기초한 비진학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특히 학업부진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불우한 가정환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무기력하게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서비스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방향은 현재 중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

로 「고등학생 방과후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의 방과 후 지원을 위한 법적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 운영이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으로 

시행령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내용을 시행령에도 담는 

작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진로·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업 내용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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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고와 직업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신종 직업들을 발굴하여 인턴쉽, 도제교육, 산학협동교육 등을 강화해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실무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과 직업세계의 연계를 구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축소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 열약한 근무조건, 학력에 따른 내부 노동시장 

불평등과 같은 노동시장 불안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려는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비진학 

청소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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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1] 독립변인에 대한 설명 및 기초통계

구 분 변인 설명 평균 값
(SD)

성별 (남성) 남성=1, 여성=0
 .56
(.50)

자산 규모

부동산과 금융자산 총액
5천만원 미만=1,

5천만원 이상~4억원 미만=2
4억원 이상=3

1.95
(.55)

부 교육수준
미취학=1, 무학=2, 초졸=3, 중졸=4, 고졸=5, 

2-3년제 대학=6, 4년전 대학=7, 석사=8, 
박사=9  

5.46
(1.29)

모 교육수준
미취학=1, 무학=2, 초졸=3, 중졸=4, 고졸=5, 

2-3년제 대학=6, 4년전 대학=7, 석사=8, 
박사=9

4.94
(1.04)

양부모 가정 (친부모)
양부모 가정=1, 한부모 가정 및 기타 유형의 

보호자=0
.9

(0.30)

형제자매 수 형제·자매 수
2.19
(0.67)

학급 석차 학급 석차 단위(%)
48.05
(27.01)

수능 성적(백분위)

언어, 수리, 외국어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에 대한 요인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언어(0.87), 수리(0.78), 
외국어(0.91)

0.01
(1)

방과 후 집에 가면 있는 
보호자

(아무도 없음)
없음=1, 있음=0

.16
(.37)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고등학교 이하=1, 2~3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대학원(석사)=4, 대학원(박사)=5

3.45
(0.92)

미래진로대화

부모와 대화 여부 하위 항목(이항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어떻게 살지 대화(0.64), 적성과 
흥미에 대한 대화(0.76), 직업/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0.73), 정보찾기에 대한 

대화 문항에 대한(0.60) 

-0.01
(1)

사회적자본
부모의 관심정도 하위 항목(이항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실시.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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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인 설명 평균 값
(SD)

요인부하값= 대화시간(0.50), 학업 및 
성적(0.64), 친구(0.74), 친한 친구의 

부모(0.60), 학교생활 (0.73),생활습관(0.67), 
개인적 고민(0.67)

미래직업계획 (있음) 있음=1, 없음=0
.72
(.45)

자아성숙도

자아인지 능력 세부 항목(1~5점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 실시. 

요인부하값: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인지(0.75),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지(0.70),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지(0.67), 결단력(0.65), 
계획실천능력(0.63),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지(0.54)

0.01
(1)

고교유형 (공립) 공립=1, 사립=0
0.45
(0.50)

고교계열 (문과) 문과=1, 기타=0
0.55
(0.50)

지역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1, 읍·면지역=0
.48

(0.50)

지역 (시군구(동)) 시군구(동)=1, 읍·면지역=0
0.33
(0.47)

일반고 진학이유 (대학진학)
대학 진학 목적=1, 구체적인 계획 없었음 및 

기타=0
.73

(0.44)

학교만족도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30
(0.80)

적성과 진로에 관심 갖는 
선생님 유무 (있음)

있음=1, 없음=0
0.59
(0.50)

친구와 대화 우선순위
(공부 및 향후진로)

공부 및 향후 진로=1, 기타=0
0.63
(0.48)

잠재적 비진학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비진학 계획=1, 진학계획=0
0.04
(0.19)

고졸 비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비진학=1, 대학 진학=0
0.03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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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개년 연속과제로 설계되어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2년차 과제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안선영․황여정․이
수정․이로사, 2014:5).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설계되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은 15세이며, 동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근로 

관련 법령에서는 성인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현실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여타 

과업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배태되고 있다(안선영 외, 2014:5). 이에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질적인 차이를 야기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1차년도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둘러싼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와 정책욕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 수행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확인·발굴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실 한국사회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취약하다. 2014년 5월 19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

(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침해 상황을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과 함께 최하위등급(no guarantee for rights)으로 분류되었다(연합뉴스, 

12)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고유과제로 수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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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2; 안선영 외, 2014:4에서 재인용).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환경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이들은 높은 청·장년의 실업률 

등 경제 불황의 장기화와 더불어 하향평준화 된 임금,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소위 ‘밑바닥 노동’으로 불리우는 노동시장 최하층의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김지경·박창남·정윤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근로자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약자에 위치하고, 청소년의 노동을 잔여적(residual)인 것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근로경험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진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김지경·박창남·정윤미, 2014).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10대에는 

학업에 전념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에 노출되고, 20대에는 ‘경험’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부당근로 요구를 감내해야 한다.

더구나 근로관계법령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는 달리,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후기 청소년들에

게 아르바이트는 다른 어떤 집단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이들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수행한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Ⅰ’(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대학 재학 후기 청소년의 

약 2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85.7%가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조사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66.3%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생활비 마련’(50.4%)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송혜

윤․이정민, 2015).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후기 청소년들에게

도 광범하게 관찰된다. 예컨대 비진학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지경․이광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1%가 고교 졸업 후 근로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의 다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은 자립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는 후기 청소년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정책적·학문적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이슈에서 보았을 때, 근로보호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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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에서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연소근로자가 주된 정책대상으로 상정되었고, 성인과 다름없는 

후기 청소년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낮은 위치와 연령주의가 맞물려 노동시장의 최하위층을 구성함에 

따라, 이들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분히 보호적 관점을 취한다. 그에 비해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성인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후기 청소년’, ‘청년’이라는 이슈에서는 취업과 실업이라는 거대 담론에 가로막혀, 이들의 

아르바이트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될 뿐이었다. 그렇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

트는 성인의 근로와는 제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지속적인 ‘직업’으로

서의 성격을 갖는 일반 근로와는 달리, 이들의 아르바이트는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경험하는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로 인해 경력이 쌓이고 숙련도가 높아져도 ‘아르바이트’라는 

틀에 갇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계형 노동’을 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임시적이지 않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사회구조적 이유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용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적 성격을 

갖는다. 즉 아르바이트가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취업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생계수단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종의 ‘스펙’ 관리 차원에서 아르바이

트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이처럼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10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반 성인 근로자의 근로와는 차별화되는 지대에 

속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과제의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조망하기 

위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합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후기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인턴, 현장실습 등 후기 청소년 

근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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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및 전문가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후기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설문조사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2015년 기준 전국의 19~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 19세~24세 청소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순히 19~24세 청소년이 아닌, 19~24세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모집단 규모를 

특정하기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에 의한 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이 아닌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을 적용하여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실시하였

다.13)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간과 예산, 그리고 주요 배경변인 및 업종별 분석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전체 목표 표본수를 3,000명으로 설정하고,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대규모 

온라인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웹서베이 방식을 적용하여 2015년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다.

13) 표본할당은 2014년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별 만 19~24세 인구분포를 확인한 후, 전국 17개 시․도
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표본 할당의 틀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①수도권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을 ②충청․강원권역으로,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③호남․제주권역으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④영

남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세~24세 후기 청소년 

표집틀 ∙ 비확률표집(2014년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만 19세~24세 인구분포비율에 의한 할당 표집) 

표본수 ∙ 3,000명 (최종응답자 3,003명)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웹서베이(web-survey)

조사시기 ∙ 2015년 7월 말-8월 말

표 1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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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조사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면담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의 참여 동기와 

방법,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경험, 아르바이트의 의미,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욕구에 대한 후기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3) 전문가 자문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연구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청소년 근로 관련 현장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 노동 분야 전문가, 노동인권교육 분야 전문가, 청년 당사자 조직의 실무자 등이 참여하였다. 

자문회의 내용은 연구 진행 방향 설정, 후기 청소년 근로 관련 현안 파악, 정책 동향 파악,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도구 개발 및 정책 제언 도출 등에 활용되었다.  

조사내용

∙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규정 인지수준 
∙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 실태(참여 목적, 경로, 업종, 근로조건, 임금수준, 부당처우 경험, 

근로 강도 등)
∙ 업종별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매장관리․판매, 서빙․주방, 사무․보조, 물류․운송․건설, 임상시험)
∙ 노동인권경험, 인턴 경험
∙ 아르바이트 관련 인식, 효과, 만족도
∙ 인구학적 배경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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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가운데 여기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후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1) 아르바이트 목적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1순위 목적)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용

돈)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10.9%, ‘등록금을 벌기 위해’ 8.4%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용돈)를 충당하기 어려운 후기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비나 부채, 또는 나의 부채 상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과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대학 진학 후기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상술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주된 이유가 직업체험이나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생활비(용돈) 충당 등 생계유지 목적이 더 강함을 보여준다. 

내용/구분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나의 
생활비
(용돈)를 
벌기 
위해

가족의 
생활비,부

채 및 
나의 부채
때문에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해외연수/
여행
비용 

마련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하지 
못해서

기타  

전체 253(8.4) 2,058(68.5) 136(4.5) 327(10.9) 58(1.9) 121(4.0) 45(1.5) 5(0.2) -

성별
남성 126(12.2) 666(64.2) 55(5.3) 135(13.0) 15(1.4) 23(2.2) 15(1.4) 2(0.2) 54.001***

(d.f=7)여성 127(6.5) 1,392(70.8) 81(4.1) 192(9.8) 43(2.2) 98(5.0) 30(1.5) 3(0.2)

대학
진학

비진학 6(4.5) 78(59.1) 15(11.4) 14(10.6) 2(1.5) 5(3.8) 11(8.3) 1(0.8) 64.597***
(d.f=7)진학 247(8.6) 1,980(69.0) 121(4.2) 313(10.9) 56(2.0) 116(4.0) 34(1.2) 4(0.1)

*p<.05, **p<.01, ***p<.001

표 2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1순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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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당 평균 근무일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무 일수를 집단별로 비교해 본 결과, 아르바이트 참여 일수는 일주일 

에 평균 3.96일로 파악된 가운데, 성별, 대학 진학 여부 및 채무 보유 수준에 따라 차이가 감지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학 진학 후기 청소년에 비해 비진학 후기 청소년이, 그리고 

본인 명의의 채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채무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날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하루 평균 근무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조사 결과, 4시간 이상~8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72.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8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도 18.7%로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다.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에 소요하는 시간이 3시간 이하라는 응답은 9.2%에 불과하였다. 이를 채무 보유 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17.4%로 

파악된 반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상회하였다. 이처럼 채무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소요시간

이 증가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 ‘용돈벌이’가 아니라 대출금 상환 등 생활의 

문제를 감당하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내용/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성 1,037 3.96 1.64 3.221**

(d.f=3,001)여성 1,966 3.76 1.61

대학
진학

비진학 132 4.58 1.42 6.230***
(d.f=147.183)진학 2,871 3.79 1.62

채무
보유

없다 1,955 3.77 1.62
3.629*
(d.f=3)
①-③**

500만원 미만 390 3.84 1.56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385 4.05 1.68

2,000만원 이상 273 3.91 1.61

*p<.05, **p<.01, ***p<.001 

표 3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무 일                                              단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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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3시간 이하 4시간~8시간 이하 8시간 이상  

전체 277(9.2) 2,165(72.1) 561(18.7) -

성별
남성 100(9.6) 684(66.0) 253(24.4) 36.274***

(d.f=2)여성 177(9.0) 1,481(75.3) 308(15.7)

대학
진학

비진학 5(3.8) 93(70.5) 34(25.8) 8.176*
(d.f=2)진학 272(9.5) 2,072(72.2) 527(18.4)

채무
보유

없다 206(10.5) 1,409(72.1) 340(17.4)

16.133*
(d.f=6)

500만원 미만 28(7.2) 278(71.3) 84(21.5)

500만원-2000만원 미만 25(6.5) 283(73.5) 77(20.0)

2,000만원 이상 18(6.6) 195(71.4) 60(22.0)

*p<.05, **p<.01, ***p<.001 

표 4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단위: 명(%)

(4) 아르바이트 업종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후기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업종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종류를 모두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서빙․주방이 38.1%로 

가장 높았고, 매장관리․판매 32.3%, 서비스 19.3%, 강사․교육․개인지도․과외 18.2%, 사무․회계 16.3%, 

생산․기능 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은 

음식점 서빙이나 매장관리․판매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올해 참여한 아르바이트 업종(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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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아르바이트 참여 업종을 6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눈 다음, 이를 토대로 상위 10개 

업종을 선별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후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편의점’으로 14.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음식점․레스토랑’이 13.8%, ‘커피전문점․카페’ 

10.2%,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백화점․면세점’ 9.9%, ‘개인지도․과외’ 9.6% 등이 비교적 많이 참여하

는 업종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 올해 참여한 아르바이트 상위 10개 업종(세분류)

(5) 구직 경로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했다는 응답이 

53.0%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했다는 응답이 22.7%, 가족 또는 

친척 소개 7.5%, 학교 또는 교수님 소개 6.7%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후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직은 대부분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만큼 이들 

사이트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결과를 본 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연소근로자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한 내용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대 연소근로자와 20대 후기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에 차이가 존재한다.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친구나 지인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화 된 구직경로였으나 후기 청소년들은 인터넷 알바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보편화 된 구직경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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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소근로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안선영 외(2014).「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p.117에서 발췌

【그림 3】 연소근로자 및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비교 

(6) 구직 조건

[그림 4]에는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로 고려하는 구직조건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순위 및 2순위 중복응답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급여 수준’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고, ‘근무일 및 근무시간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8.1%, ‘집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4.4%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업무내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23.3%, ‘나의 관심․적성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13.1%로 파악되었다.

【그림 4】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직 조건(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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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무 환경

① 사업장 규모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 적용이 배제되고, 한 달 전에 예고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안선영 외, 2014: 120).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러한 연유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선영 외, 2014: 1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고용주를 제외한 직원의 수가 총 5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5-9인 

25.9%, 10-29인 14.1%, 30-99인 7.4% 등으로 파악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사업장 규모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기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상 일부 조항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보호에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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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에 의해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2014년 6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7.14.참조).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근로자가 불리한 지위에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방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 받았다는 응답 비율을 산출한 결과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된 사례는 전체의 21.8%에 불과했고, 15.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인 62.4%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아르바이트 근로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여전히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6】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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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 수준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실태를 다각도로 확인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버는 평균 수입, 시간 당 임금 수준, 임금 지급 방식, 임금체불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여기에서는 한 달 평균 수입과 시간 당 임금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월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월평균 수입이 31-50만원이라는 응답이 26.0%로 가장 많았고, 21-30만원 18.6%, 

20만원 이하 12.9%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57.5%를 차지하였다. 그에 비해 월평균 51만원 이상 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5%로 

파악되었고, 한 달에 101만원 이상 버는 응답자는 전체의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용/구분
20만원 
이하

21-30
만원

31-50
만원

51-70
만원

71-100
만원

101만원 
이상  

전체 387(12.9) 558(18.6) 781(26.0) 401(13.4) 512(17.0) 364(12.1) -

성별
남성 109(10.5) 136(13.1) 251(24.2) 138(13.3) 203(19.6) 200(19.3) 107.415***

(d.f=5)여성 278(14.1) 422(21.5) 530(27.0) 263(13.4) 309(15.7) 164(8.3)

대학
진학

비진학 13(9.8) 12(9.1) 28(21.2) 18(13.6) 34(25.8) 27(20.5) 22.962***
(d.f=5)진학 374(13.0) 546(19.0) 753(26.2) 383(13.3) 478(16.6) 337(11.7)

*p<.05, **p<.01, ***p<.001 

표 5 월평균 아르바이트 수입                                            단위: 명(%)

<표 6>은 시간 당 임금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여기에서는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16.2%를 차지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기 청소년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급의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시급이 5,580원이라는 응답은 

21.9%를 차지하였고, 5,580원 초과~6,000원 이하라는 응답이 31.8%, 6000원 초과~10,000원 

이하 23.3%, 10,000원 초과 6.8%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전체 응답자의 70%가 시급 6,000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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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최저임금 미만
(5,580원 미만)

최저임금
(5,580원)

5,580원 초과 
6,000원 이하

6,000원 초과 
10,000원 이하

10,000원 초과  

전체 485(16.2) 658(21.9) 956(31.8) 701(23.3) 203(6.8) -

성별
남성 155(14.9) 202(19.5) 350(33.8) 259(25.0) 71(6.8) 9.350

(d.f=4)여성 330(16.8) 456(23.2) 606(30.8) 442(22.5) 132(6.7)

대학진학
비진학 27(20.5) 36(27.3) 47(35.6) 21(15.9) 1(0.8) 14.639**

(d.f=4)진학 458(16.0) 622(21.7) 909(31.7) 680(23.7) 202(7.0)

업 종

매장관리·판매 208(30.2) 198(28.8) 202(29.4) 77(11.2) 3(0.4)

1313.403***
(d.f=24)

서빙·주방 126(14.7) 224(26.2) 365(42.7) 136(15.9) 4(0.5)

서비스 46(13.1) 76(21.7) 128(36.5) 94(26.8) 7(2.0)

생산·기능 22(10.8) 52(25.5) 64(31.4) 64(31.4) 2(1.0)

사무·회계 29(9.9) 58(19.9) 86(29.5) 111(38.0) 8(2.7)

교육·과외 16(4.0) 14(3.5) 55(13.9) 143(36.0) 169(42.6)

기타 38(17.6) 36(16.7) 56(25.9) 76(35.2) 10(4.6)

사업장규모 
5인 미만 230(21.8) 227(21.5) 326(30.9) 162(15.3) 111(10.5) 139.949***

(d.f=4)5인 이상 215(13.6) 365(23.1) 543(34.3) 421(26.6) 37(2.3)

근로계약서
작성함 108(9.6) 335(29.7) 358(31.7) 304(27.0) 23(2.0) 168.008***

(d.f=4)작성하지 않음 377(20.1) 323(17.2) 598(31.9) 397(21.2) 180(9.6)

*p<.05, **p<.01, ***p<.001 

표 6 시간 당 임금 수준                                                단위: 명(%)

2) 근로보호 실태

(1) 권리침해 실태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 대우를 얼마나 경험하는지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7]에는 다양한 부당 대우 유형 가운데, 임금과 관련한 부당 대우 경험율이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임금을 받기로 한 날짜에 받지 못하고 늦게 받았다’는 임금 체불 경험이 26.5%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2015년 법정 최저임금(5,58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는 응답도 23.3%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이 13.7%, ‘일이 적다고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12.4%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주거나 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6.8%,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4.6%,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 4.0% 등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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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린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보상을 예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근로기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근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을 했지만 임금을 아예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4.0%, 

근무 중 손님이 없거나 한가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아서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속칭 ‘꺾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4%로 파악되었다.

【그림 7】 부당 대우 경험 (1): 임금 관련 부당 대우 (단위: %) 

앞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서약서 작성 및 속칭 ‘꺾기’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산출한 결과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2015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후기 청소년 가운데 45.3%가 어떠한 

형태로든 임금 관련 부당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당 처우가 대단히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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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임금 관련 부당 대우 경험 (단위: %) 

다음으로, [그림 9]에는 휴게시간 보장, 맡은 업무 외 다른 업무 요구, 업무 상 재해에 대한 

대응 등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당 대우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5.3%에 달해, 3명 중 1명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본래 맡은 일 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4%로 뒤를 이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1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가 다쳤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8.2%를 차지하였다. 

【그림 9】 부당 대우 경험 (2): 업무 관련 부당 대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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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에는 해고 또는 퇴직 단계에서 경험한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해야 유효하며, 문자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구두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응답도 8.5%를 차지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부적절한 해고 행위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놓지 않으면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는 응답은 8.0%,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응답은 2.2%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0】 부당 대우 경험 (3): 해고 관련 부당 대우

(2) 대처 방법

앞서 제시한 결과를 통해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당 처우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36.7%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년들은 부당 대우를 경험했을 때 

대부분 참고 일을 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는 응답은 19.8%로 파악되었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2.7%로 나타나, 대응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1.4%, ‘고용노동부

나 경찰 등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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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인권교육 경험

노동인권교육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된다. 이에 노동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7.5%에 불과하였고, 82.5%는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상술한 

결과는 일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내용/구분 없음 있음  

전체 2,477(82.5) 526(17.5) -

성별
남성 831(80.1) 206(19.9) 6.050*

(d.f=1)여성 1,646(83.7) 320(16.3)

대학진학
비진학 102(77.3) 30(22.7) 2.595

(d.f=1)진학 2,375(82.7) 496(17.3)

 *p<.05, **p<.01, ***p<.001

표 8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내용/구분
참고 
계속  

일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개인적
으로 
항의

하였다

주변인
의 

도움을 
받았다

상담소
나 민간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고용
노동부
나 경찰 
등에  
신고

하였다

부당한 
일인지 
몰라서 
계속  

일했다

전체 812(40.9) 252(12.7) 729(36.7) 394(19.8) 226(11.4) 30(1.5) 124(6.2) 114(5.7)

성별
남성 267(42.7) 71(11.3) 229(36.6) 139(22.2) 74(11.8) 17(2.7) 62(9.9) 19(3.0)

여성 545(40.0) 181(13.3) 500(36.7) 255(18.7) 152(11.2) 13(1.0) 62(4.6) 95(7.0)

노동인권
교육경험

없음 683(41.1) 224(13.5) 619(37.3) 319(19.2) 174(10.5) 23(1.4) 91(5.5) 103(6.2)

있음 129(39.6) 28(8.6) 110(33.7) 75(23.0) 52(16.0) 7(2.1) 33(10.1) 11(3.4)

표 7 부당대우 경험 시 대처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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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의 전달 통로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학교’가 22.6%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과 ‘지역사회 시설 및 기타 

시설’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각각 21.3%로 파악되었다.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이나 

본사에서 받았다고 답한 것은 다소 의외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기본적인 근로관계 사항에 대해 안내한 것을 응답자들이 노동인권교육

으로 간주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모두 포함하고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7.5%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제로 적절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사례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현재 노동인권교육 전달 체계에서 중․고등학교나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로에 차이가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진학 후기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시설 및 기타 시설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진학 후기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높게 파악되었다. 사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학교를 통한 확산 외에 비진학 청소년 또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내용/구분 중․고등학교 대학 아르바이트 
업체1)

지역사회시설2) 

및 기타

전체 119(22.6) 112(21.3) 323(61.4) 112(21.3)

대학진학
비진학 13(43.3) 1(3.3) 16(53.3) 12(40.0)

진학 106(21.4) 111(22.4) 307(61.9) 100(20.2)

표 9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주: 1) 아르바이트 업체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 또는 본사에서 교육받은 경우를 포함함.

      2) 지역사회시설에는 ①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 ②고용지청 또는 근로자복지센터, ③동네 도서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시설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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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권익 인지 수준

[그림 11]에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 보호 관련 규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각 문항별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가 집약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11개 문항 가운데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문항과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 

당 5,580원’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알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후기 청소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에 비해 ‘고용주가 산재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도 

요양 등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29.9%로 가장 낮은 인지율을 나타냈으며,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38.7%만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하다가 실수를 해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규정에 대한 인지율도 각각 50% 수준에 머물렀다. 상술한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방증한다.

【그림 11】 노동관계 법령 인지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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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11개 문항에 대한 인지 여부를 합산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림 1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평균은 6.64개로 나타나, 후기 청소년들은 제시된 11개 문항 중에서 평균 6~7개 가량의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인지 수준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평균 6.33점을 나타낸 반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 8.14점을 나타내 두 집단 간에 약 2점 가량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더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 t=-15.092**, p<.001

【그림 12】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인지 수준 비교 (단위: 개) 

(5) 아르바이트 관련 인식

[그림 13]은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과 아르바이트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여기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율을 비교하였다.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은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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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전일제 근로자처

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대다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70%(67.9%)에 달하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지내게 될까 두려워하는 비율도 

약 60%(58.7%)에 이른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림 11】 주당 아르바이트 근로시간별 아르바이트 관련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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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욕구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본 설문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필요

하다+매우 필요하다)이 모든 문항에 걸쳐 89~98%로 나타나, 여기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된 가운데,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당행위를 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3점으로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행위를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는 응답이 3.6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3.58점으로 3위에 올랐고, ‘착한 

알바와 나쁜 알바 기업에 대한 실명 공개’ 3.56점, ‘고용주 대상으로 노동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교육 의무화’ 3.51점 순으로 파악되었다.

다양한 대안 중에서 청년들이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1위, 2위 방안들은 부당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와 관련이 깊고, 3위, 4위에 거론된 대안들도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대안도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 착한 

알바와 나쁜 알바 기업 공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령 준수 교육 등이 거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력 및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2.9%로 절반을 넘는 등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권교

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95.6%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48.2%+필요하다 

47.4%)는 의견을 보내, 그 필요성이 높게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구비 및 이행’이 필요하다

는 응답도 유사한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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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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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입직-근로 과정-문제 발생 시 권리 보호-문제 예방 등 일련의 흐름에 따라 매 단계마다 

적합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직환경 개선-근로환경 개선-근로권익 보호-노동

인권 교육강화로 이어지는 정책대안 제시의 틀(frame)을 적용해, 4개 영역에서 15개 정책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15개 정책추진과제에 대해 3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후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구직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는 신뢰할만한 사업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행위 등 근로권익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통로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를 정책확산의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과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등을 구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먼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소규모․업종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사업체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를 정책확산의 통로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습적인 

소액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배너를 메인 화면에 게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안내․배포하는 동시에, (가칭) ｢청년 아르바이트 응원선언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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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

장 환경 조성, 󰊲급여명세서 작성 강화, 󰊳휴게권 보장 방안,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 󰊵근로감독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일환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 간소화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급여명세서 작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의 세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급여명세서 작성 위반 시 즉시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표준급여명세서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휴게권 보장 방안과 관련하여 ‘꺾기’ 금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 확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휴게권 보장 및 휴게시설 확보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방식을 불시점검 및 반복점검방식으로 개선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근로감독 확대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인력풀을 활용한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에는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대응 

제도 개선,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 제도 내실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기간 중 감액 

금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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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대응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소액 체불임금에 대해 정부가 

간소화된 구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 제도 내실화를 위해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신고․상담을 활성화하

고, 후기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거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기간 중 감액 금지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허용 방안을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작업중지권’과 ‘불이익 처분 금지’를 제안하

였으며,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여타 법률안 개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4)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마지막으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크게 󰊱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등 투트랙(two-track) 접근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진학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비교과과정 및 교양강의 개설을 통해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 비진학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방안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의 고용주는 의무적으

로 노동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고용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교육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응대업종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객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제안하였다.

[그림 13]에는 본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영역별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가 정리되어 있다.



구직환경 근로환경 근로권익 노동인권교육
개선 개선 보호 강화

1.
구직
환경
개선

1-1.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1-1. 소규모·업종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정책 전달 통로확대
   1-1-2.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사업체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운영

1-2. 근로보호 정책 확산의 통로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 활용도 제고
   1-2-1. 상습적인 소액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1-2-2.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 규정 준수 및 게시 방법 개선

1-3.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1-3-1. 청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가이드라인 마련
   1-3-2. (가칭)「청년 아르바이트 응원선언 사업장」선정 및 지원

2.
근로
환경
개선

2-1.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2-1-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2-1-2.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사업주 명단 게재
   2-1-3. 업종별 간소화 된 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및 보급

2-2. 급여명세서 교부 풍토 조성
   2-2-1.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예외 규정 최소화
   2-2-2. 급여명세서 작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2-3. 표준급여명세서 제작 및 보급
2-3. 휴게권 보장 
   2-3-1. 꺾기 금지를 위한 관련 법령 보완
   2-3-2.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확보 의무화
   2-3-3. 휴게권 보장 및 휴게시설 확보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

2-4.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
   2-4-1.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 및 반복점검 실시
   2-4-2.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체에 대한 엄격한 사후조치 집행

2-5. 근로감독 확대 및 인력풀 확충
   2-5-1. 민간 자원을 활용한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2-5-2.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활성화

3.
근로
권익
보호

3-1.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대응 제도 개선
   3-1-1. 아르바이트 소액 임금체불에 대한 간소화 된 구상권 제도 도입
3-2. 부당대우에 대한 후기 청소년 대상 신고·상담 제도 내실화
   3-2-1.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신고·상담 활성화
   3-2-2. 후기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상담센터’운영

3-3.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기간 중 감액 금지 폐지
   3-3-1.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기간 중 감액 폐지

3-4.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3-4-1.「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 작업중지권 및 불이익 처분금지
   3-4-2.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여타 법률안 개정 노력

3-5. 인턴제도 정비
   3-5-1. 인턴제도 악용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3-5-2. 인턴제도 악용 사례 근절을 위한 수시감독 강화

4.
노동
인권
교육
강화

4-1. 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4-1-1. 대학 진학 청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기
   4-1-2.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 비진학 청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4-1-3. 초중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 강화

4-2.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4-2-1.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방안
   4-2-2. 청소년 고용 고용주의 의무사항 마련 및 교육
   4-2-3. 고객응대 업종 고용주 대상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 방안 안내

【그림 13】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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